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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천국, 주유소도 파업권리 있다!
동맹파업 가능성 경고 … 유사휘발유 근절에 영업손실 배상까지

주유소 자영업자들이 유사휘발유 범람으로 판매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

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7월15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촉구하는 협회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월1일 전국 1만1000여개 주유소들이 일제히 동맹휴

업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전국 1만1000여개의 주유소 중 3000여개에 달하는 정유기업 직영 주유소가 불참하더라도 나머지 8000여개의 

자영 주유소는 일제히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주유 대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세녹스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녹스와 성

분이 비슷한 다른 유사휘발유까지 범람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

적했다.

특히, 호남지역 주유소는 판매량이 20% 감소하는 등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지만 그동안 각 

정부 부처에 단호한 단속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첨가제로 위장한 유사휘발유가 불법 유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휘발유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와도 부합하면서 확대된 것으로 분

석했다.

주유소협회는 유사휘발유를 연료첨가제로 판정한 환경부 조치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취소하

며 유사휘발유 유통에 따른 주유소업계의 영업손실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연료로 둔갑한 유사휘발유에 대해 특소세를 엄정히 징세해 정상 휘발유와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세정 당국과 사법 당국은 세녹스 제조공장 압류 등 세금 강제집행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

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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